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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inguishing border between news and advertising is disappearing. Traditional journalism considered

editorial part deals news and ad part handle commercial messages. But now this classification is

meaningless. Current news consumers do not separate advertising content and non-advertising content.

In Korea, making fake news or paid news pages is becoming social problem. Fake news uses various

camouflages to pretend to be real news. This paper descriptively analyzed Korean fake news cases and

suggested some guidelines for publishing news. We analyzed 3 major newspaper web sites from July

to September, 2014. These three newspapers publish section pages everyday containing fake news or

sponsored news. Totally more than one thousand articles were selected for content analysis. We coded

the numbers of fake news, day of the week, the rate of sponsored news, average fake news publication

number per pages, the conformity between news and advertising, and the type of fake news. We also

coded the number of sponsored news article in day sections. We used method of comparing the advertising

contents and news articles. As a result, 24.8% of news article were published for the advertising sponsors.

Advertorial or fake news were sometimes arranged same pages the same day. We coded the conformity

between same advertising and news content. More than 60 percent (60.9%) of fake news match with

their sponsors. PR style of fake news is top and advertising type of fake news is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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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언론인들은 전통적으로 기사와 광고 사이의 구분

을 명확하게 유지해왔다. 1970년대 까지는 광고도 뉴

스와 똑같은 뉴스가치를 가지며 이 두 가지는 분명하

게 구분되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인 언론 

교과서들은 편집국과 광고 부서를 <편집은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부서>로 <광고는 상업적 메시지

인 광고를 준비하고 요청하는 부서>로 구분하고 있

다[1].

저널리즘 스쿨에서도 학생과 교수들은 자신들을 

취재·편집 또는 광고로 소속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대부분의 학과 구분에서 신문·방송과 

광고는 분리되어 있다. 광고는 때때로 저널리즘 스쿨

이 아닌 경영대학에 위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리 

시스템은 저널리즘의 전통과 생산 과정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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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광고는 뉴스 콘텐츠를 지지하는 지불된 콘텐

츠이며 뉴스는 독자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콘

텐츠라고 구분된다. 심지어 광고는 필요악이라고 까

지 언급되고 있다[2].

이러한 언론인들의 관점은 미디어 독자들에게도 

투사되어 있는데, 독자들도 기사와 광고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대한 도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방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는 

독자들이 광고를 중요한 뉴스 소스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 연구에 따르면 독자들은 

광고 콘텐츠와 비광고 콘텐츠(뉴스등)를 분명한 카

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반면 TV광고와 뉴스

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1]. 즉 신문독자들은 광고와 뉴스 사이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론인들이 정보를 

뉴스와 광고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독자들은 광고나 

뉴스 모두를 정보의 소스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각 신문사들은 매주 1회 이상의 특집 섹션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집 섹션들은 엄밀하게 보면 

광고형 기사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사형 

광고가 상단에 <광고>라는 식별자를 두는데 비해,

이러한 특집 섹션은 해당 지면에 스폰서 광고를 게재

하면서 동시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있다. 특집 섹

션들의 이러한 지면 구성은 법률적, 윤리적 문제 뿐 

아니라 사실과 정보, 지식의 제공이란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요구하며 독자의 권리보호1)를 요구하는 항

의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많은 신문사들은 자사

의 인터넷 매체에 기사를 게재할 때는 심지어 제목은 

물론 기사 내용도 속칭 ‘낚시형’으로 바꾸는 등 갈수

록 독자들에 대한 혼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포털뉴스

의 경우 사용자들은 ‘낚였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기사인지 광고인지 모를 정보의 홍수 속에 놓여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제 활자 매체의 뉴스는 인

1) 독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6조 제3항에서는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
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2014년 이 조항을 위반한 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의 편집
인 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
정안을 발의하였다.

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출판 영역을 급속히 확대

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의 가파른 감소폭2)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이기도 하

다. 2014년 주요 신문사의 부수 현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

간한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종이신

문 구독률은 2002년 52.9%에서 2014년 20.2%로 12년 

새 절반 이상 떨어졌다. 미디어 소비패턴이 종이신문

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기세를 거꾸로 돌릴 상황이 

아닌 것이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해외 정론지가 

종이신문 부수경쟁에 목매지 않고 모바일 등 다른 

미디어사업으로 수익 다각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에서다. 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과 모바일 퍼스트 

전략과 맥이 닿아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사실과 정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방해하는 이른바 

가짜 기사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독자와 

사용자들은 기사와 광고, 정보와 가짜 정보를 혼동하

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

는데 장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3개 일간신문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광고형 기사 섹션의 내용분석을 통해 

국내 뉴스콘텐츠들이 어떠한 형태의 광고형 기사와 

기사형 광고, 즉 ‘가짜’ 뉴스를 발신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변화된 디지털 미

디어 시대에 기사와 광고, 즉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

여 제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광고형 기사의 개념과 관련 이슈

광고 같은 기사, 광고인지 기사인지 헷갈리는 기

사, 형식적으로는 기사의 유형을 하고 있지만 광고주

의 의뢰를 받아서 작성되는 기사 등을 광고형 기사라

고 하나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개념들이 존재한다. 이

러한 메시지 전달의 새로운 형식을 제공하는 대표적

인 예로는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과 인포머셜

2) 한국ABC협회가 2015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 
사업에 참여한 신문사(23개사 기준)의 2014년 발행부수
와 유료부수는 전년대비 각각 6.9%, 1.3%씩 줄어든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경향신문 내일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등을 제외하고 실시되었으며, 방송법에 따라 방
송사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신문사의 경우 방송통신위
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료가 정리되었다.
(한국기자협회보, 20150603 참조)



1421가짜뉴스(Fake News) 현황분석을 통해 본 디지털매체 시대의 쟁점과 뉴스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infomercial)을 들 수 있다. 애드버토리얼이란 애드

버타이징(advertising)과 에디토리얼(editorial)의 합

성어로 신문 혹은 잡지의 뉴스 기사와 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광고의 일종이다. 신문에서 애드버토리얼 

형식이 나타나듯이 인포머셜은 방송에서 쓰이는 유

사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드

버토리얼과 인포머셜은 기존의 뉴스, 정보, 광고 등

의 분리된 영역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입

과 함께 그 구별이 약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메시

지의 전달 수단으로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사형 광고란 기사형식을 빌려 만들어진 광고로,

기사에서 쓰이는 형식과 용어를 광고에 쓰거나 광고

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광고다. 일반적

으로 기사형 광고는 Advertising과 Editorial의 합성

어로 영어로 Advertorial로 표현한다. 이는 미국 신

문의 경우 지면 상단에 <광고>와 같은 식별장치를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상단에 광고나 광고

페이지와 같은 식별 기호를 주지 않아 문제를 야기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

을 읽어보면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객관적인 정보와 결합된 애드버토

리얼이 많기 때문에 혼동을 주기도 한다. 애드버토리

얼의 경우 광고에 비해 공신력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며 미국의 경우 1915년 GM이 최

초로 시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광고업계의 판단이다.

문제는 이러한 Advertorial이 아니라 <광고>라는 

식별 장치가 없이 특별 섹션으로 제작되는 지면들이

다. 이러한 특집 섹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

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 Paid News 혹은 Monetize Content : 실질적으로 

해당 지면의 광고주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기 때문

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는 

Paid News는 자본 권력에 휘둘리기 쉽다는 이유

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Paid News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5].

- Stealth Advertising :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

스 비행기처럼 독자들에게 광고로 인지되지 않고 

숨어서 광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텔스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6].

- Fake News : 이는 기사형 광고와 유사한 개념으

로 실제로는 뉴스가 아닌데 뉴스의 형식을 모방하

는 TV 뉴스를 지칭[7].

- Sponsorship-linked News : 스폰서와 연계된 뉴

스로 직접적인 Paid News보다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간접적으로 스폰서를 홍보하는 홍보

성 뉴스를 지칭

- Event-Related News : 광고성 기사가 대놓고 하

는 홍보라면 행사와 관련된 협찬3)은 간접적으로 

기업이나 광고주를 홍보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러

한 개념을 사용.[8]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네이티

브 광고’가 크게 늘고 있다. 제품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놓고 광고하는 광고형 기사보다 정보 전달에 치중

하는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광고로 언론매체가 직접 

기사는 작성하거나 제작물을 만들더라도 광고주는 

표시하는 방식이다.4) 이러한 광고형 기사 혹은 가짜 

뉴스 섹션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독자들은 혼동시

키는 윤리적 이슈에 관한 것이다[4]. 광고형 기사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만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다른 이슈는 정치적 

메시지의 표출 공간으로서의 애드버토리얼에 대한 

논의이다[9]. 우선 광고형 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자들이 신문기사와 애드버토리얼을 구분하기 어

렵게 한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5)를 

그대로 게재했다가 독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

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3) 방송의 경우 협찬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의 
명목으로 이뤄지거나 광고주와 관련된 행사나 해당 제
품을 기사에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광고 영업계의 진단이다.

4)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실시간 인기뉴스’나 ‘주요 정보’
등의 목록을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면서 주식투자나 상
품 컨설팅 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와 연동시키는 마케팅
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즉 기사형 광고를 올려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 심의 조사 결과,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되지 않는 
이른바 ‘가짜’ 기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기사
의 반복전송, 이른바 ‘어뷰징’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KBS한국방송, 2015.07.19.)

5) 기사형 광고의 경우 문광부가 신문법 시행과정의 일환으
로 2006년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고 시행 중임. 동 가이드라인은 독자에게 기사와 광
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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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6)이 이어지면서 기사형 광고와 유사한 광고형 

기사에도 수용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준이 적용되

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

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기사

형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명백히 표시해 독자가 신중한 거래를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

는 '보도기사'를 게재하는 등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

다"고 설명한 바 있다.[10] 이에 대해 언론계는 광고

형 기사와 일반 기사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에 

검열의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문제 삼아 전체 언론 

산업에 감시와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기사의 성격상 불가피하

게 광고의 영역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는 현실론도 

내세운다. 일례로 아파트 분양 정보와 관련한 기사는 

‘기사냐 광고냐’의 논란을 부른다는 것이다. 자동차 

시승기나 전자제품 리뷰 기사 등도 기사의 형식과 

내용적으로 홍보성격이 강한 소재라는 입장이다. 이

런 기사에 대해 정부기관이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처벌할 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는 입장으로 확대

된다.7) 이러한 언론계의 항변에도 "독자들이 기사를 

세심하게 보지 않는다면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면 그 책임이 늘어난다는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에

서 광고형 기사나 기사형 광고 제작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3. 분석결과

본 분석에서는 2014년 7, 8, 9월 3개월 간 각 신문사

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린 A쇼핑몰의 거짓 광고에 속은 임모 씨 
등 105명이 총 1억1000만여 원의 사기를 당했다며 낸 손
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A쇼핑몰의 광고가 기
사 형태로 돼 있어 일반 독자들은 보도기사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기사형 광고가 진실한지 확인해 게재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10월 10일) 당시 
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뉴스 매체인 D사 등 4개 
사는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
니스 정보입니다'라는 문구를 싣고 작성자도 '객원기자'
로 표시했으나 피해자들은 기사형 광고라는 사실을 알아
채지 못하였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7) 미디어오늘, <기사형 광고 처벌법 만든다>, 2014.1.9

의 웹사이트인 조선닷컴8), 조인스닷컴9), 동아닷컴10)

에 게재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특집 섹션을 분석

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건강면이나 

맛있는 공부, Money등은 제외 했으며 중앙, 동아의 

경우 강남통신이나 천안/아산 같은 월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발간되는 특집면은 제외했다.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기사 단위로 코딩했음을 밝힌다. 분석

기사 총 건수는 1004건이었다.

3.1 발간 요일

특집 섹션에 게재된 기사 건수의 경우, 요일별로 

봤을 때 조선의 경우 월요일에 가장 많은 기사가 게

재되었으며 중앙은 화요일, 동아는 목요일에 가장 많

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 섹션당 평균 기사 건수가 다

르긴 하지만 총 기사 건수를 비교해보면 특집 섹션의 

경우 중앙일보는 주초, 동아일보는 주중(수, 목)에 특

집면이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조선의 경

우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특집섹션 Sponsor와 관련된 기사의 비율과 평균 

기사 건수

특집섹션의 경우 해당 지면의 광고를 협찬 받아 

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광고가 게재된 스

폰서와 관련된 기사가 본문에 게재되기 마련이다. 이

렇게 광고와 관련된 스폰서 관련 기사의 유무를 비교

해 본 결과, 조선의 경우 71.4%가 스폰서와 관련된 

기사인데 비해 중앙, 동아는 각각 78.2%, 75.2%로 조

선보다 스폰서 기사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조선일보

가 중앙, 동아에 비해 비교적 광고형 기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지면에 평균 몇 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는지 평

균을 구해본 결과 조선일보는 평균 2.53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 게재 건수를 보여주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훨씬 낮은 평균 1.93건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

는 일반 뉴스 지면이 한 면당 평균 5건 이상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과 현격히 비교가 된다고 하겠다.

8) http://www.chosun.com

9) http://www.joins.com

10)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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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ublishing Day

Day
Total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Newapaper

Chosun
Frequency 68 57 36 56 52 269

% 6.8 5.7 3.6 5.6 5.2 26.8

Joongang
Frequency 104 116 36 52 40 348

% 10.4 11.6 3.6 5.2 4.0 34.7

Donga
Frequency 56 72 92 99 68 387

% 5.6 7.2 9.2 9.9 6.8 38.5

Total
Frequency 228 245 164 207 160 1004

% 22.7 24.4 16.3 20.6 15.9 100.0

Table 2. Sponsor-related News

Sponsor-related News
Total

없다 있다

Newspaper

Chosun
Frequency 77 192 269

% 7.7 19.1 26.8

Joongang
Frequency 76 272 348

% 7.6 27.1 34.7

Donga
Frequency 96 291 387

% 9.6 29.0 38.5

Total
Frequency 249 755 1004

% 24.8 75.2 100.0

Table 3. Average New Count

Mean

Average News Count

Number per Page

Chosun 2.5389

Joongang 2.3066

Donga 1.9354

Total 2.1909

3.3 동일면의 기사와 스폰서 광고의 일치도

광고형 기사의 경우 본문 기사 바로 아래에 관련 

스폰서 광고를 게재하거나, 아니면 특집 섹션의 인접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기사와 동일한 지면에 

스폰서 광고를 게재하는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조선

일보의 경우 중앙, 동아에 비해 현저한 비율로(72.4

%) 동일한 지면에 스폰서 기사와 광고를 함께 게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앙, 동아는 광고

와 기사를 동일한 지면에 게재하기 보다는 인접 지면

에 게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독자들이 동일한 지면에 기사와 광고

를 함께 게재할 경우 스폰서가 있는 기사라는 점을 

손쉽게 눈치 채서 기사 게재효과가 반감되리라는 기

대 때문에 스폰서 광고를 인접 지면으로 옮겨서 배치

하려는 전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4 광고형 기사의 유형

특집 섹션의 경우 광고주 입장에서는 관련 기사가 

어떻게 하면 광고와 관련 없는 중립적인 기사로 보일

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를 게

재했다는 느낌이 들기보다 자연스럽게 기사화 되었

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기사가 게재되더라도 노골적인 광고성 

기사 보다는 홍보해주는 느낌의 기사나 홍보나 광고

와 관계없는 중립적인 기사로 보이길 원한다.

특집 면에 게재된 기사를 홍보형, 광고형, 중립적 

기사형 세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세 언론사 모두 

홍보형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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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sponding between news and ad sponsors

Corresponding
Total

No Yes

Newspaper

Chosun
Frequency 53 139 192

% 7.1 18.5 25.6

Joongang
Frequency 196 78 274

% 26.1 10.4 36.5

Donga
Frequency 208 77 285

% 27.7 10.3 37.9

Total
Frequency 457 294 751

% 60.9 39.1 100.0

Table 5. Type of Fake News

Type
Total

New Style PR Style Ad Style

Newspaper

Chosun
Frequency 39 127 26 192

% 5.2 16.8 3.4 25.4

Joongang
Frequency 51 190 33 274

% 6.8 25.2 4.4 36.3

Donga
Frequency 77 211 1 289

% 10.2 27.9 .1 38.3

Total
Frequency 167 528 60 755

% 22.1 69.9 7.9 100.0

Table 6. Use of Info Graphic

Info Graphic
Total

No Yes

Newspaper

Chosun
Frequency 242 27 269

전체 % 24.1 2.7 26.8

Joongang
Frequency 330 18 348

전체 % 32.9 1.8 34.7

Donga
Frequency 387 0 387

전체 % 38.5 .0 38.5

Total
Frequency 959 45 1004

% 95.5 4.5 100.0

세 언론사 중 동아일보의 기사가 가장 중립적인 형식

을 띤 기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인포그래픽 사용 여부

특집 섹션의 경우 협찬 지면이기 때문에 기사 작

성이 사진이나 그래픽과 같은 품이 많이 드는 지면 

편집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특집 섹션 기사의 인포

그래픽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선일보가 세 언론

사 중 가장 많이 인포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기사 중 10%에만 인포그래픽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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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75.6%의 응답자들이 1주일

에 한번 이상 기사성 광고를 접한다고 응답할 만큼 

많은 광고가 기사형태를 모방해 제작되고 있으며, 광

고실태조사 결과, 광고형식에 있어 상단에는 제품에 

대한 기사로 보이는 기사식 광고를 게재하면서 하단

에는 일반 형태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신뢰성을 배

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다[12].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에 명문

화되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 광고형 기사에 대해

서는 명문화된 규정이나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

나 미국의 경우 다양한 광고형 기사의 등장에 따라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

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신문

사나 협회 차원에서 광고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현

명한 대책이 될 것이다.

수용자나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광고 및 미디어 읽기 교육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러한 광고형 기사가 

기사형 광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이슈화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광

고형 기사에 대한 몇가지 가이드라인 제안을 해보고

자 한다.

우선 광고형 기사의 작성 원칙을 선제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 첫째로 광고형 기사와 광고의 위

치와 지면 배치에 대한 원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고 효과 분석을 통해 최소한 동일 면 

보다는 인접 면에 해당 스폰서 광고를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단에 광고, 상단에 

기사를 배치할 경우 기사형 광고와 동일하게 독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장 중요한 원

칙은 동일 지면에 스폰서 기사와 광고를 동시에 게재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제작 인력의 문제나 취

재 인력의 운용 방안을 감안하여 한 면당 기사를 최

소한 3건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수용자의 권리를 최

대한 침해하지 않는 편집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한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by-line)이 한 명 밖에 

없거나 4면 또는 8면 특집의 경우 2명의 기자가 기사

를 모두 소화할 경우 기사형 광고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기사를 3건 정도 이상으로 늘릴 경우 홍보

형 기사가 아닌 중립적 성격의 기사가 게재될 공간이 

더 확보됨으로써 언론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

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본인은 스폰서를 하고 기사를 

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면을 차지하는 기사

가 껄끄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에 대

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집 섹션도 광

고가 아닌 기사다>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광고형 기사에 대한 법률

적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집면이 대

학이나 기관 등일 경우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만 제품이나 상품일 경우 결론적으로 기사형 광고와 

차이가 없게 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언론매체는 시

민단체나 언론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뚜

렷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 형태의 뉴스일 경

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종이신문의 제목

과 내용이 웹사이트 뉴스와 다른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좋게 해석하면 OSMU(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뉴스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와 달리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가장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종이

신문의 제목과 내용을 웹사이트 매체로도 그대로 가

져오게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뉴스 매체의 경우 최근 카드뉴

스와 같은 형태의 이미지 뉴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매우 짧은 제목줄 형태의 

뉴스가 대세를 이뤄가면서, 웹사이트 보다 더욱 선정

적이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뉴스의 

소스가 되는 종이신문의 콘텐츠가 모바일 콘텐츠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원래 소스는 사라지고 자극적인 

제목들만 남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뉴스콘텐츠에서는 기사형광고와 광고의 구

분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즉 모바일광고와 모바일 뉴

스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13] 또한 형태적

으로도 인터넷 뉴스와 모바일 뉴스 간에 자동으로 

콘텐츠가 변환되고 플랫폼간에 자동 변환되어 서비

스되어야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 줄 것이

다.[14] 이러한 새로운 모바일 뉴스콘텐츠의 가이드

라인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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